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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시민운동이 한 역할을 분석하
고 그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 
한 원동력으로 꼽히는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모두 복지확대에 무관심했고 좌
파정당이 극도로 취약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화 이후 복지 관련 시민운동단체. 
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대
안을 마련했고 제휴형성으로 조직적 취약함을 극복함으로써 여론을 동원했다, . 
그리고 이를 통해 국회와 행정부로 하여금 진보적 복지정책들을 채택하도록 압
력을 행사했다 이런 연성 권력자원을 이용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국민기초생. ‘ ’
활보장제도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시민운동이 한 기여와 그 한계들에 대한 이 연구의 분석
은 한국의 복지국가로의 진화 경로를 좀 더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
이다 또 후발 복지국가에서 고전적 권력자원이 아닌 다른 어떤 동력에 의해 복. 
지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한국 복지국가 발전 경로 시민운동 연성 권력자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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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1. 

이제까지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정책 연구자들은 한국의 복지

국가 발전을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의 저발전을 설명하는 데 더 관심을 가

져왔다 이 저발전을 설명하는 방식은 주로 서구 이론의 거울 이미지를 . 

활용하는 것이었다 즉 서구의 잘 발전된 복지국가를 기반으로 생겨난 . 

주류 이론들을 준거점으로 하여 서구가 가졌던 이런저런 점들이 부족해 , 

현재와 같은 복지국가가 만들어졌다는 식의 분석을 해왔다 예컨대 한국. 

의 복지국가는 노동의 조직률이 낮고 집중성이 약하며 좌파정당의 힘이 , , 

약해서 권력자원 이론의 거울 이미지( ) 혹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갖지 못해, 

서 신제도주의 이론의 거울 이미지( ) 혹은 고용주로 하여금 숙련노동력의 포섭, 

을 중시하게 만드는 생산체제를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체제론의 거(

울 이미지) 저발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 

연구자들이 이렇게 복지국가의 저발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던 것은 

물론 한국의 복지국가가 여러 가지 양적 질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었다 실제로 한국의 복지국가는 여전히 작다. ‘ ’(Yang 2017) 내실이란 . 

측면에서 볼 때도 많은 결함을 안고 있다 복지국가의 성과도 좋지 않다. .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 최고 노인 빈곤율 등이 이를 잘 대변OECD , 

한다 그러나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한국의 복지국가가 민주화 이후 짧. , 

은 기간에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팽창해온 것도 사실이다 김대중 노. , 

무현 정부 시기에 현대적 복지국가의 기틀이 갖추어졌고 이후 보수 정, 

부들이 들어섰으나 복지지출은 꾸준히 증대했다 그 결과 년 . 1990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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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에 불과했던 한국의 복지지출은 년 로 네 배 가까3.1% 2018 11.1%

이 증대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장률이다. .

그렇다면 이런 복지국가의 저발전 속에서도 일어난 발전 무복지 국가 , 

상태에서 작은 복지국가‘ ’(Yang 2017)로의 진화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까 그것은 다만 산업화와 가족주의 후퇴 속에서 증대되는 사회적 위험? , 

들에 대해 국가가 취한 최소한의 기능적 대응들의 결과에 불과했던 것인

가 그렇지 않다면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모두 복지 확대에 무관심하? , 

고 좌파정당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서 그리고 민주화 이후로도 오랫동, , 

안 정당들이 복지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동안 어떤 동력들이 이런 , 

정도나마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져왔는가 이 글에서는 기존의 주류이론? 

들 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민사회운동에 주목하고자 , 

한다 한국에서는 재분배와 평등이라는 물질적 이슈에 관심을 갖는 사회. 

운동이 다양한 수단으로 여론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자들을 움직임으로써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개혁을 성취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서구 주. 

류이론들의 거울 이미지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라는 동전의 한 면 전반적인 (

저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다른 한 면, 작은 복지국가로의 진화( )은 이런 행

위자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은 한국의 복지국가가 작은 이유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을 반

박하는 것이기보다는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이 글은 취약. 

한 노동의 권력자원과 분단국가라는 조건 그리고 선거제도가 준 제약이 , 

한국에서 작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바로 , 

그런 제약들이 복지국가의 발전을 원하는 세력으로 하여금 어떤 다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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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적 오솔길을 모색하게 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이 택한 . 

그 우회로에는 어떤 한계들이 있었는지도 함께 논하고자 한다 이런 작. 

업은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로의 진화 경로를 좀 더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고전적 권력자원 동원이 어. 

려운 후발 복지국가에서 다른 어떤 동력에 의한 복지발전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논의 복지정치의 행위자로서의 시민운동2. : 

선행 연구 검토1)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한다 복지국가의 . 

정치에 관여하는 집단적 행위자들은 시민사회에서는 노동과 자본 그리, 

고 그 외의 사회운동조직 정치사회에서는 정당을 들 수 있다 국가 영역, . 

에서는 행정부와 관료 조직이 중요한데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는 대통령 역시 매우 중요한 행위자다 아래 그림 은 복지정치의 중. < 1>

요한 행위자들과 그들의 이익이 대변되는 제도들을 도해한 것이다 복지. 

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입장들은 이 행위자들 중 누구를 

복지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보는가에 따라 분기한다 예컨대 권력자원론. 

(power resource theory)은 노조와 좌파정당 및 사회적 대화 기구에 고용, 

주중심론(employer-centered approach)은 고용주들에 선거경쟁이론, (elect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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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theory)은 정당들에 그리고 국가중심주의 이론, (state-centered 

approach)은 관료제에 각각 초점을 두고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한다.

그림 복지정치의 중요 행위자들과 제도들< 1> 

자료 김영순: (2012).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한국에서는 노조나 좌파정당 혹은 고용주들이 

복지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 사회적 대화 기구도 . 

년 외환위기 직후나 년 공무원연금 개혁 같은 예외적 경우를 1997 , 2015

제외하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당들의 역할은 년 이후 크. 2010

게 확대되어 복지확대의 주요 동력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미미한 수, 

준에 그쳤다 그 대신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복지정치 과정을 면밀히 관찰. , 

하면 선진 복지국가의 그것에서는 눈에 잘 띠지 않는 중요한 행위자들, 

이 보인다 하나는 대통령. 과 관료들( )이고1)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운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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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에 대한 탐구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 이 연구에서는 후자 즉 시민운, , 

동의 역할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복지국가를 일찍 발전시킨 유럽이나 북미의 경우 복지 및 재분배와 관

련된 이슈 이른바 물질적 가치에 기반한 이슈들은 통상 구사회운동, ‘ ’(old 

social movements) 이라 할 수 있는 노동운동에 의해 대변되었다 시민운 . 

동 즉 신사회운동들, ‘ ’(new social movements)은 주로 젠더 환경 평화 인, , , 

권 등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이슈들(Inglehart 1990)에 집중했다 이. 

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운동은 복지 이슈를 제기할 때에도 재분배나 평, , 

등 그 자체보다도 그와 연관된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와 차이의 

인정(the recognition of difference)을 둘러싼 상징 투쟁 혹은 전지구적 사, 

회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Taylor 1999; Ellison and Martin 2000; 

Charles 2000; Martin 2001) 또 서구의 복지 관련 사회운동조직들은 물질. , 

적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경우에도 대개 빈곤퇴치나 아동복지 같은 단일 , 

이슈 투쟁조직이거나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인 경우가 많NGO

았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주로 거시적 맥락에서 분배와 불평등을 다루. 

어 온 서구의 사회정책학에서 사회운동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은 수적으

로도 많지 않았고 크게 주목을 받지도 못해왔다, (Mooney et al. 2009).

1) 한국의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실을 차지하는 것은 의회제 하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 못지 않은 권력자원이 된다 권위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던 민주화 직후에는 더욱 더 . 
그러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복지확대에 강한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부를 동원한 . 
단기간의 복지확대가 가능했다 관료들의 역할도 면밀한 재조명이 필요한 영역이다. . 
그러나 일본이 선출된 정치적 행정부 에 대한 관료제의 영향이 강한 (political executive)
경우였다면 한국은 그 역에 가까웠다(Estevez-Abe and Kim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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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사회에서는 시민운동이 노동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복지국, 

가 건설의 주된 행위자일 수 있는가가 오랫동안 논란거리였다 한쪽에서. 

는 시민운동의 구성원들은 이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쉽게 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은 복지국가 건설의 핵심 행위자가 되기 어렵, 

다고 주장했다 고세훈 ( 2013) 반면 다른 한쪽에는 노동자계급만이 복지국. 

가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선험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오류이며 최현 (

2007) 복지국가야말로 시민적 기획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주 ( 2012).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복지정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한 시민사

회 내 행위자가 사회운동조직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시민운동. 

이 노동운동을 대신할 수 있는가가 큰 논란거리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김영(

순 2012).

사정이 이렇지만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한 연구, 

들은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 

들은 대략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복지와 관련된 시민운동 내부. 

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성격의 글들이다 김연명 허선 ( 2004; 

박원석 조흥식 박영선 김종해 2004; 2011; 2014; 2014; 2018) 두 번째는 특정 복. 

지정책의 도입이나 개혁과정을 분석하면서 시민운동의 역할을 비중 있

게 다룬 연구들 문진영 김미 민현정 김경희 류임량 ( 2008; 2005; 2008)･ ･ 이다 마지. 

막으로는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의 전체적 과정에서 시민운동의 역할 자

체에 초점을 두고 그 의의와 의미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세 번째 범주의 , . 

연구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매우 소략하다 대표적으로 이주하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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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균(Lee and Kim 2019)은 년대 후반 이후 복지개혁에서 한국이 일1990

본에 비해 포괄적 개혁을 성취한 이유로 두 나라의 시민운동의 역량과 

성격 복지정치에서의 역할의 차이를 들고 있다 또한 이철승, . (Lee 2016)은 

배태된 응집성‘ ’(embedded cohesiveness)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복지국가

와 노동시장 조직의 발전과 후퇴에 있어 시민운동의 역할과 노동 시민연-

대가 결정적임을 밝히고 있다 즉 정당 노조 등 공식적 조직들이 시민사. , 

회의 비공식적 조직들과 연계를 가지고 있을 때 복지국가가 확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세 번째 범주 연구들의 연장 선상에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들이 주로 특정 복지정책의 수립이나 도입 과정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나 시민운동이 다른 주요 행위자들과 맺어왔던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

었다면 이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운동의 역할 자, 

체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이론적 해석에 더 관심을 갖는다. 

연구가설2) 

시민운동을 복지정치의 중요한 행위자로 상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 시민운동단체들은 선출된 대표자 조직이 아니라 자발적 ? , 

조직체라는 것이다 둘째 시민운동은 노동운동이나 이익단체와 달리 이. , 

질적 이해관계를 갖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며 조직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들은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기존의 주류이론을 가. 

지고 한국의 복지국가와 시민운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일반 논문 한국의 시민운동과 복지국가로의 우회  I 115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복지정치에서의 시민운동의 의제 실현

방식과 동원하는 자원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다음 두 가지 가

설을 세웠다.

첫째 한국의 시민운동이 자신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정, 

치적 기회구조에 맞게 공식적 정책 결정 라인과 연결되는 방법 즉 기성 , 

정당과의 협력과 제휴를 모색했으리라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정치적으로 . 

결정되는 재분배 체계로서 법과 정책을 통해 내용과 형식이 결정된다. 

따라서 자발적 조직체인 시민운동은 자신이 추구하는 복지의제의 실현

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을 지닌 선출된 권력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제를 

받아들이게 할 통로를 찾아야 한다 이 통로는 시민운동의 자유로운 선. 

택에 달려 있기보다는 해당 사회의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에 의해 제약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민운동과 정당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정치

적 기회구조의 개방성의 정도와 안정적인 정치적 동맹 관계를 유지할 만

한 기성 정당이 존재하는가이다 정상호 ( McAdam 1996; Tarrow 1998; 2007).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개방성이 높아 신진세력의 의회 진출이 용이하다. 

따라서 기성 정치권이 대변하지 못하는 이슈를 대표하고자 하는 시민운

동세력은 스스로가 정당으로 변신해 자신의 의제를 실현할 수 있다 독, . 

일의 녹색당이 좋은 예다 반면 비례성이 약한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 

가지고 있어 신진세력의 의회진출이 어려운 나라들의 경우 시민운동은 

기성 정당과 안정적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의제를 정책화하려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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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예컨대 정치 제도상 거부점이 많은 데다 이익집단의 의회를 상대. , 

로 한 로비가 잘 발달한 미국에서는 시민운동은 자신과 입장이 가장 비, 

슷한 정당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적 성취의 중요한 수단으로 설정해왔다. 

영국의 시민운동 역시 노동당과의 제휴를 통해 자신의 의제를 실현해왔

다 한국은 신진세력의 의회진출이 어려운 비례성이 약한 선거제도를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민운동이 정치적 기회 구조. 

상 두 번째 길에 가까운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 하에 복지 

관련 시민운동의 사례를 검토한다. 

두 번째 가설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자신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동원

했던 자원 역시 전통적인 복지정치 주체들의 그것과는 달랐으리라는 것

이다 시민운동 단체의 회원들은 노조의 조직원들과 달리 다양하고 이질. 

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노조처럼 강한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이들은 선출되지 않은 자발적 조직체. , 

로서 입법권을 비롯한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즉 북유럽 복. 

지정치의 주된 행위자였던 노조나 사회민주주의정당이 가졌던 것과 같

은 권력자원 을 이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대신에 시민운동은 이‘ ’ . 

들과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제를 실현하려 하게 되는데 권력자원, 

론을 발전시킨 이론가들의 논의에는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단초가 이미 

존재한다. 

권력자원이론을 좀 더 정교화하고자 했던 힉스와 미즈라(Hicks and 

Misra 1993)는 권력자원을 네 가지 형태로 세분화한 바 있다 정치적: (1) ･
선거적 동원 내적 응집력 합의적 리더십 등에 기반을 둔 집단행동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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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 action resources) 공식적 제도와 정치적 지지에 기반을 둔 , (2) 

공식적 제도적 자원(formal institutional power resources) 재정적 자원, (3) 

(financial resources) 그리고 문화적 자원, (4) (cultural resources)(Rico 2004, 

로부터 재인용16-7 ) 리코. (Rico 2004)는 이 가운데 집단행동 자원을 다시 (1) 

세 가지 요소 여러 정치적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내적 응집력 외부, ― 

의 다른 정치적 사회적 행위자들로부터 받는 지지 혹은 제휴 형성 능력, ･
대중으로부터의 지지 로 세분했다 리코는 또한 힉스와 미스라가 제시. ―

한 네 번째 형태의 권력자원인 문화적 자원을 빼고 대신 전략과 긴밀히 , 

연결되는 지식 기반 권력자원(knowledge based power resources)－ 을 추가했

다 지식기반 권력자원은 주로 정책전문가들을 통해 정치와 정책에 독립. 

적인 영향을 준다.

초기 권력자원 이론가들이 중시한 권력자원이 공식적 조직과 제도에 

기반을 둔 경성 권력자원‘ ’(hard power resources)이라고 할 수 있다면 리, 

코가 강조하는 요소들은 연성 권력자원‘ ’(soft power resources)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김영순 ( 2011) 이 글의 두 번째 가설은 한국의 시민운동은 . 

주로 이런 연성 권력자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의제를 관철하려 했으리라

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가설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사례로 검

토해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사례로 택한 것은 한국 복지국. 

가의 역사에서 이 입법이 갖는 의미로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운동, 

의 영향력과 한계에서나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시민운동단체의 역할을 , 

선명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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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과정 자. 

체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이 글의 과제가 아니다 이 글은 기초법을 사. 

례로 택하되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시민운동, 

의 그토록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사회적 맥락과 역할의 특징, 

복지정치의 과정에서 시민운동이 동원했던 특수한 자원들 그런 자원들, 

을 통해 달성되었던 성과와 한계 등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런 분석에 기. 

반해 한국시민운동의 경험이 복지국가 발전 이론들에 주는 시사점과 함

의를 정리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운동3. 

한국에서는 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부활1987 “ ”(resurrection of civil 

society, O’Donnell and Schmitter 1986, 4)을 경험하면서 여러 시민운동 조, 

직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들 한국판 신사회운동은 서구의 신사회운동. 

과도 달랐고 한국의 구사회운동과도 달랐다 서구에서 년 혁명 이후 . ‘68 ’ 

등장한 신사회운동은 주로 젠더 인권 환경 평화 등 탈물질적 가치에 , , , 

기반한 이슈들을 제기했다 한국에서 구사회운동 은 서구와 달리 제도화. ‘ ’

된 노동운동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혁명적 민중운동이었다. 

극단적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배태된 이 운동은 평등과 해방의 문제를 자

본주의 자체를 넘어섬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다 반면 민주화 이후 생겨난 . 

한국의 시민운동은 탈물질적 가치 못지않게 평등과 재분배 등 물질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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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기반한 이슈들을 중요하게 제기했으나 그 해결 방법은 자본주의 체

제 내에서의 개혁이었다.

서구 구사회운동 서구 신사회운동 한국 구사회운동 한국 신사회운동 

이슈
물질주의적
경제적 평등( , 

노동권 복지, )

탈물질주의적
환경 젠더 인권( , , , 

평화) 

물질주의적
경제적 평등 노동권( , , 

복지 민주주의, )

물질주의적 + 
탈물질주의적

목표 개혁
여러 개의 작은( , 

생활 상의 혁명들) 
(small revolutions)

혁명
(Reveolution) 개혁

방법 관례적 급진적 비관례적, 급진적
비합법 반합법 포함( , ) 온건 비관례적, 

조직화
양식 

대규모 회원을 
보유한 수직적, 
위계적 조직

소규모 풀뿌리 
조직들의 수평적 

네트워크 

전위 조직 + 
대중조직

중앙집중화된 
전문가 활동가 , 

중심 조직 사안별 + 
일시적 연대 조직

자료 정태석 을 필자가 수정 보완: (2006, 129) .･

표 한국과 서구의 사회운동< 1> 

또한 한국의 시민운동은 조직화의 양식에 있어서도 매우 달랐다 서, . 

구의 신사회운동은 대부분 단일 이슈 투쟁을 위한 풀뿌리 운동조직이었

다 이들은 제도화된 노동운동과 관료화된 기성 정치를 비판하면서 자발. , 

적 대중 동원을 강조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이런 류의 신사회운동적 시. 

민단체들도 존재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 , 

던 시민운동단체들은 정당과 비슷하게 여러 이슈를 다루는 종합적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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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all movement)의 성격을 띠었다 김태수 ( 2007, 162-163) 복지는 보통 . 

이 운동단체들이 다루는 여러 이슈 중 하나로서 단체 내의 한 부서에 의

해 전담되었다 이 운동단체들은 또한 풀뿌리 조직이기보다는 중앙집중. 

적인 전문가 활동가 중심의 조직이었다 요컨대 한국에서 시민운동은 좌- . 

파정당처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복지 관련 이해를 포괄적으로 대표하

는 대변조직(advocacy organization)이었던 것이다. 

운동 방식에 있어 서구의 신사회운동은 점거 단식 놀이 양상의 시위 , , 

등 구사회운동이 사용했던 관례적 방법들에 비해 창의적 이고 급진적, ‘ ’ ‘ ’

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한국적 맥락에서 사실상 급진적이었던 것은 . 

구사회운동인 민중운동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지 . 

않는 조건 속에서 비합법적 반합법적 운동 방식도 마다하지 않았고 분, ･
신 등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화 이후 . 

한국의 시민운동은 운동의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의 민중운동에 비해 오

히려 온건하고 합법적인 방법들을 채택했다 즉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 

민운동은 새로웠으나 그 새로움은 서구의 신사회운동의 새로움과는 여

러 면에서 달랐던 것이다 김태수 정태석 ( 2007,162-3; 2006).

이런 한국의 시민운동단체들 중 과거 민주화 운동에 뿌리를 둔 몇몇 

단체는 대의의 대행“ ” 조희연 (proxy representation, 1999)을 얘기할 정도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즉 시민단체들이 정당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던 . 

것인데 이런 현상은 민주화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된 정당정치의 기능 , 

부전에 기반하고 있었다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들은 자신의 지. 

지기반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책들을 내세워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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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면 그 정책들을 집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책임지는 , 

조직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들이 이. 

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

할 즉 이익대표, (interest representation)와 정책 형성(policy-making)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 

당들은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결하는 정치적 통로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 최장집 ( 2005, 25-26). 

이와 같은 정당 체제의 기능 부전은 무엇보다도 민주화 이후에도 분, , 

단 체제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승자독식의 선거법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

념적으로 매우 협소한 정당 체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사회를 장. 

악한 보수정당과 자유주의적 중도정당은 선거 때는 지역주의의 동원에 

의존하여 의석을 차지했고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 

않았다 이런 기능부전의 정당 체제의 가장 중요한 피해자는 사회경제적 . 

약자들이었다 최장집 ( 2005, 25-26) 기업이나 부유층들은 로비나 우월한 미. 

디어 채널에 대한 접근 능력 등 다른 이익 실현의 통로를 가질 수 있었으

나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대표의 공백을 메운 것이 바로 시민운동단체였다 김동노 ( 2013, 68; 

조희연 2001, 273) 시민운동단체 중에서도 권위주의 시기 민주화운동에 . , 

뿌리를 둔 대규모 시민운동 단체들은 경제 민주화 복지 노동권 정치제, , , 

도 개혁 등 전형적인 구사회운동의 의제들을 자신의 사명으로 했다 특. 

히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경실련(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하 여(

성단체 연합) 등은 종합적 시민운동 으로서 준 ‘ ’ ( )準 정당적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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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에서 사회경제

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갈등하는 이익들. 

을 조정하고 법안을 디자인하고 제안하는 역할까지 수행했다 즉 정당들, . 

의 대의의 실패‘ ’(failure of representation)는 시민운동 단체들에 의한 일종

의 대의의 대행 현상을 불러온 것이다‘ ’ . 

그림 한국의 주요 기관 신뢰도 < 2> 2003-2013
공공기관 운영신뢰도< > 민간 운영자 신뢰도< >

자료 정한울: (2016, 96)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운동은 과거의 비합법적 급진적 ･
운동노선을 채택했던 계급운동과 달리 합법적이고 온건한 개혁주의적 

운동 방식을 선택했다 이와 같은 운동 의제와 운동 방식은 중간계층을 . 

비롯한 광범위한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운동을 신뢰하고 지지하게 만들

었다 제 부. ‘ 5 ’(the Fifth Estate)로까지 불렸던 시민운동의 영향력은 년2003

부터 시작된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에서 잘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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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이 조사에서 한국사회의 대표적 기관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에 대한 . 

신뢰도를 묻는 항목에서 시민단체는 년대 초에는 다른 기관들을 압2000

도하는 신뢰를 받았다 특히 시민단체가 국회를 포함한 어떤 공공기관보. 

다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그림 에 나타나듯 이. < 2>

런 높은 신뢰는 년대 초 정점에 달한 뒤 경향적으로 하락해왔다 그2000 . 

러나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다른 기관 행위자에 비해서 높게 /

유지되고 있다.2)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시민운동의 역할 국민기초생활4. : 
보장법 제정의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시민운동1) 

시민운동단체들은 대안정당 과 같은 위상을 기반으로 복지정치에서‘ ’ 

도 커다란 영향을 행사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여성단체연합 등 대표적. , , 

인 종합적 시민운동 단체들은 일관되게 공익적 관점에서 혹은 사회적 , 

2) 년대 초반 한국에서 시민단체의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은 년 2000 2000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 낙선 운동이다 진보적 시민운동단체들은 국회의원 총선거에 . ･
직면하여 연대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뽑아서는 안 될 국회의원 명단을 작성했다 이 . 
블랙리스트에 오른 후보자의 가 실제로 낙선했다 수도권에서는 낙선 운동 68.6% . 
대상자의 가 낙선했다95%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400000/2004
/04/0034000002004040611444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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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편에 서서 쟁점이 된 복지 이슈마다 사회연대적 대안을 내세우고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문성이 강한 건강 분야에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 

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의 시민단체, , 

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혹은 종합적 시민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공익적 , 

관점에서 운동을 전개했다 복지정치에서도 역시 시민운동단체의 역할은 .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표출(interest articulation)뿐만 아니라 이익집약과 조

정기능(interest aggregation and coordination) 나아가 정책 작성, (policy 

design)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시민운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통합 의약 분업 보육 서비, , , 

스의 확대 무상급식 등 굵직굵직한 복지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 

다 이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은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 

시민운동단체의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절. 

에서는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시민운동이 행했던 역할을 이 법의 제정을 

사례로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3) 

년 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공공부조제2000 10

도를 현대화한 역사적 법안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경. 

제활동인구라 할지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국민 모두에게 시. 

민권으로 부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법은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개. 

혁 업적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

3)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내용은 필자의 이전 논문 김영순 에서 발췌했다( 2005) .



일반 논문 한국의 시민운동과 복지국가로의 우회  I 125

여졌다.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 보다 정확히는 이 단체의 사회복지위원회( )는 

이 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공헌자 중 하나( )로 평가된다 년 참여연대 . 1994

창립 직후부터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 확보  

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빈곤층의 생활보장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 

을 환기하긴 했으나 이를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진 못했다 그. 

러나 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자 참여연대는 1997 , 

사회적 시민권과 새로운 공공부조법의 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년 초 참여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초안을 마련한다 이는 1998 , . 

참여연대가 사회복지학 교수와 연구자 그리고 법률가들로 이루어진 그, , 

리고 실무적 정책 아이디어를 지닌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과도 비공

식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던 전문가들의 조직이기에 가능했다 이후 참여. 

연대는 경실련 여성단체연합 등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 제정과 실업자 생활 보장 방안 을 주제로 정책공청회를 열었다’ . 

이어 년 월 일 여개의 시민단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 제1998 7 23 20

정촉구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날 법 제정에 미온적인 여당의원들 대신 .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한나라당 위원을 소개 의원으로 하여 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입법청원 을 했다 이 직후 한 가난한 아버지‘ ’ . 

가 보험금을 위해 어린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

자 빈곤 문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어 올랐다 결국 년 월 당시 여, . , 1998 8

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입법청원안을 토대로 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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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 

러나 이후 이 법안은 상임위에 회부되지 못한 채 다시 입법이 불투명해

졌다 기획예산처가 소요 예산 규모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었. 

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집행 인프라의 미비를 이유로 미온적 태도. 

를 보였다 안병영 문진영 ( 2000, 4-7; 2008).

법안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변, , 

호사 모임 여성단체연합 등 개의 노동 빈민 지역운동단체들과 연대, 28 , ,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 이하 연대회의( )라는 상설연대

기구를 발족시켰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은 보다 넓은 . 

기반과 조직을 갖춘 대중운동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기구를 . 

기반으로 공청회 시위 등을 전개하여 적극적인 여론 동원 작업에 나섰, 

다 다른 한편 연대회의는 상층부 엘리트에 대한 설득작업을 병행해 진. 

행했다 연대회의는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통로로 청와대 쪽으. 

로는 김성재 민정수석과 연계를 확보했는데 그는 경실련과 참여연대에, 

서 활동한 경력이 있던 진보적 대학교수였다 연대회의는 또 정당과 국. 

회 행정부처 등의 관계 인사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설득작업을 진, 

행했다 안병영 ( 2000, 10). 

마침내 년 월 일 울산 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1999 6 21 “

저소득 서민층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생활보장기본법을 제정토

록 하겠다 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의 한마디는 기초법 제정과정에서 중” . 

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권력구도에서 대통. 

령의 한마디는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행정부처들의 변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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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것이어서 보건복지부는 물론 기획예산처도 더 이상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지는 못했다 안병영 박윤영 ( 2000, 12-13; 2002) 결국 기초보장. 

법은 년 월 일에는 임시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연대회의는 1999 8 12 .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법안의 정교화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여야 양대정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 보, , 

건복지부 공무원들을 개별 면담하면서 연대회의의 안을 관철하기 위해 

힘썼다.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복지국

가 발전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거의 . 5

년 동안 연대조직을 결성해 다양한 방법의 여론 동원과 반대세력과의 , 

싸움 입법청원을 통한 법안 골격 제시 보건복지부에게 정보제공 및 자, ,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결정 라인의 상층 엘리트 설득 등을 통해 이 , 

법의 제정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은 이 연구의 첫 번째 가설 즉 

시민운동이 정당으로 변신하기 어려운 정치적 기회구조를 가진 한국에

서 시민운동이 자신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정당과의 협력과 제휴

를 모색했으리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확인시켜준다 당시 정당들은 여. 

야를 막론하고 복지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고 이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

었던 새정치국민회의 역시 마찬가지였다.4) 그러나 결국 여론이 비등하 

4) 이는 참여연대 등의 연대단체들이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이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의 
김홍신 의원을 통해 기초법 입법청원을 내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여당의 미온적 반응에 . 
직면한 시민운동단체들은 일종의 이이제이 전략으로 김홍신의원에 제안했고‘ ’( ) , 以夷制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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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민운동단체안을 거의 모두 받아들여 입법을 추진한 것은 새정치국

민회의였다 또 이런 시민운동이 띄워 올린 의제를 받아들여 법 제정의 . 

물꼬를 튼 것은 새정치국민회의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의 , 

결심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시민운동가 출신의 청와대 비서실 참모가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 이런 식의 시민단체와 민주당  

계열의 정당 간의 협조는 노무현 정부 집권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시, 

민운동 출신의 인사들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의 내각과 대통령실

에 진출하면서 더욱 빈번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협조는 미국이. 

나 영국의 시민단체와 정당 간의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정책협조와는 다

른 것이었다 한국의 시민운동과 정당 간에는 제도화된 공식적 협조 채. 

널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첫 번째 가설은 불완전한 형태로 확인되는 . , 

셈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한다.

두 번째 가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은 전통적 의미의 권력, 

자원을 가지지 못한 한국의 시민운동단체들이 자신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자원을 동원했으리라는 점은 보다 명확히 확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골격은 참여연대에 기반을 둔 대학교수들과 국책

연구기관의 진보적 연구자 그리고 법률가들의 공동 작업에 의해 마련되, 

김의원 측에서는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도 기초법의 취지에 동의해 
청원입법안의 소개의원으로 나섰다고 알려져 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년 기념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 참석한 다수 20 (2019. 9. 3. )
인사들 그리고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년 기념 세션, 2019 20 (201
9 오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에 참가한 발표자들은 모두 당시 참여연대 경실련 . 10. 11. ) /
출신의 김성재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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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시민운동단체가 제도도입을 촉구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 

가진 지식 기반 권력자원 을 이용해 직접 제도를 디자인한 것이다 또한‘ ’ . , 

참여연대는 노조처럼 자신의 조직원을 동원할 수 없었지만 그 대신 다, 

양한 단체들로 일시적이지만 광범위한 연대조직을 만들어 여론을 동원

하고 언론의 주목을 끌어냈다 다른 정치적 사회적 행위자들로부터 받. ‘ ･
는 외부로부터의 지지 혹은 제휴 형성 능력 대중으로부터의 지지 라는 ’ ‘ ’, ‘ ’

형태의 연성적 집단행동 자원을 동원한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 

서 발표 감사청구와 고소 고발 공익소송, , ,･ 6) 입법청원 그리고 최저생계 , ‘

비로 한 달 살기 체험 등 비관습적 이벤트들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했다’ . 

그리고 이에 기반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 사회단체는 국회에 입법청26

원을 했다 이런 과정 속에 점점 여론의 지지가 높아지면 정당이나 행정. 

부는 어떻게든 반응의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시민단체들은 . 

경성 권력자원을 가지지 않은 전문가와 활동가 중심의 단체였음에도 불

구하고 연성 권력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역사적인 공공부조 개혁

을 추동해냈던 것이다.

복지정치에서 시민사회 운동의 한계2) 

시민운동의 중요한 역할은 의료보험 통합 의약 분업 보육 서비스 확, , 

대 그리고 최근의 무상급식운동에서도 발견된다 시민운동단체들은 이, . 

6)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행정소송으로 년대 후반1990 , 
년대 초반 여론 환기를 위해 자주 이용되었다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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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적극적 개입의 과정에서 반대입장에 선 이익집단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기까지 했다.7) 또 조정안을 만들거나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도 했다 원석조 ( 2000) 세계의 놀라움을 산 단기간의 보육 서비스 . 

확대 역시 여성운동단체들의 제안과 개입 그리고 여성단체 출신의 정부 , 

내 페모크라트들(femocrats)의 활동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힘들다(Estevez-

Abe & Kim 2014) 노동운동 및 진보정당이 취약하고 자유주의정당과 보. , 

수정당이 사회경제적 문제들에서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안 복지정치에서 시민운동단체들은 이런 전통적 복지정치 행, 

위자들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복지확대에 기여했던 것이다 이런 공익적 . 

시민운동단체의 강한 역할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례없는 

것이었다 김연명 ( 2002, 48-49).

그러나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서의 시민운동의 역할은 그 성취만큼

이나 많은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첫째 한국의 복지 관련 시민사회운동. , 

은 대중적 기반이 취약한 전문가 활동가들 중심의 운동이었다 시민단, . ･
체의 회원들은 수적으로도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8) 다양하고 이질적 

인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시민단체의 대의에는 공감했으. 

나 회비 납부나 지지 서명 등 소극적 형태의 활동에 머물렀다 시위 등 , . 

7) 예컨대 참여연대가 의료보험 통합운동에 앞장섰을 때 이에 반대하던 직장의료보험공단 , 
노동조합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시위를 했고 참여연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 
하기도 했다 김연명 ( 2002, 39)

8) 참여연대는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중 하나다 참여연대의 회원 수는 . 
년 창립 당시 명이었고 년에는 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감소추세를 1994 245 2001 14,479 . 

보이던 회원 수는 년대에 다시 증가해 년에는 명에 이르렀다2010 2017 14,591 (http://
www.peoplepower21.org/about_PSPD/132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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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인 활동들은 주로 전업 활동가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렇게 . 

조직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시민운동은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리는 방식, 

즉 사안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연대세력을 만들고 여론을 동원함으로써 정

책결정자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해왔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 거대한 제휴체를 만들어 극대화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뚜렷한 한계 또한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들, . 

이 동원해내는 여론은 휘발성과 유목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한 기성 

정당 및 정부에 대한 압력이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웠다 김동노 ( 2013, 67). 

특히 인터넷 시대의 여론은 매우 단기간에 형성되고 엄청난 폭발력을 갖

기도 했지만,9) 단기간에 형해화되기도 했다 단일 이슈를 두고 일시적으 . 

로 만들어지는 시민운동단체들의 연대조직 역시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시민운동단체들은 공유하는 대의를 위해 자주 . 

연대체를 꾸렸지만 모든 연대체가 늘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여. 

러 경험들은 여론 동원에 의존하는 운동 방식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연

성 권력자원들이 적절한 타이밍으로 잘 엮어지는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

었음을 보여준다.10) 

둘째 시민운동은 선출된 대표자들의 조직이 아니었기에 그 정책적 성, 

취는 결국 공식적 정책결정자들이 시민운동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경우

9) 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이나 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2008 , 2016-17
촛불집회는 그 좋은 사례다.

10) 예컨대 년대 후반 개 단체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1990 28
목표실현에 성공했다 반면 년 무려 여 개 단체가 집결했던 복지국가실현연석. , 2011 400
회의는 성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 박영선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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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런 연성 권력자원의 한계는 년 . 2008-2017

간의 보수 정부 집권기에 선명히 드러났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

는 행정부가 시민단체가 동원해낸 여론에 보다 반응적이었다 또 시민단. 

체와 집권 여당 및 행정부 간에 다양한 채널의 비공식적 정책 협조체제

가 가동되었다 결과적으로 대체로 진보적이었던 복지 관련 시민운동단. , 

체들이 내세웠던 의제들은 이 시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정책에 반영되

었다 그러나 이후 보수 정부들은 복지 관련 시민운동의 요구나 항의에 .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또 시민단체와 입법부 행정부 간의 공식적 의견 . , , 

수렴 채널도 최소화되었다. 

세 번째 한계는 중립성 논란에 따른 영향력 훼손이다 이는 위의 첫 번. 

째와 두 번째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연성 권력자원의 . 

한계는 시민운동가들로 하여금 기성 정당이나 정부조직에 대한 개인적 

진출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 

운동 출신의 인사들이 직접 의회나 대통령실에 진출하는 일이 많아지면

서 시민운동 자체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는 점. 

차 시민운동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떨어뜨렸다 시민운동가들은 왜 기성 . 

정당이나 집권 정부에 개인적으로 진출하는 길을 선택했는가 앞서 지‘ ’ ? 

적했듯 시민운동과 정당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정치

적 기회구조의 개방성과 안정적인 정치적 동맹 관계를 유지할 만한 기성 

정당이 존재하는가인데 정상호 ( 2007)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이 두 가지 . 

모두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라. -

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는 신진 정치 세력에게 매우 불리해서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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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당으로의 변신을 어렵게 했다 예컨대 년 보편적 복지국가. , 2007

의 건설을 목표로 만들어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는 시민운동 단체이자 ‘ ’

씽크탱크로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이 단체가 복지국. ‘

가당 을 창당하고 년 총선에 참여하자 유권자들은 이 정당을 철저’ 2016 , 

히 외면했다 복지국가당의 후보자들은 낮은 득표율로 전원 낙선하는 결. 

과를 기록하고 말았다 이 경험은 독일의 환경운동단체가 녹색당이 될 . 

수 있었던 길이 한국에선 막혀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다른 한편 한국에서는 시민단체 정당 간의 안정적 정책협력모델, -

(policy alliance model)도 정착되지 못했다 정상호. (2007, 174)가 지적하듯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 정부의 모태가 된 정당들은 사회경제 정책에, 

서 때로는 시민운동이 타협하기 어려울 만큼 자유주의적 면모를 드러냈

다 이런 상태에서 시민운동이 이들과 안정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정당의 외곽 조직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11) 결 

국 한국의 시민운동과 자유주의적 중도정당은 안정적인 정책협력 관계를 , 

맺지 못하고 사안별로 일시적인 연대를 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

이렇게 폐쇄적인 정치적 기회구조 속에서 정책 결정 라인에 보다 가깝

게 접근하고자 했던 시민운동가들은 결국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진보

적인 기성 정당이나 정부에 충원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복지 분야에. 

11) 예컨대 노무현 정부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시민운동과 같은 진영의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 
그러나 실제로 시민운동은 이라크파병이나 한미 문제를 두고 노무현 정부와 FTA 
날카롭게 대립했다 노무현 정권과 참여연대의 구체적인 정책적 차이에 관해서는 . 
이태호 를 보라(2008,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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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마찬가지였다 시민운동단체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사. 

회정책 보좌진이 되거나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같은 행정부, , 

처의 장관이 되었다 이런 기성 정당 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참여는 한편. , 

으로는 이들이 애초에 의도했던 정책변화를 용이하게 했다 시민운동 출. 

신의 인사들이 사회관료(sociocrats)로서 입법 활동을 도왔던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정이나 보육 서비스 확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의 정치참여는 다른 문제를 동반한 

것이었다 이들의 기성 정당 참여는 시민운동의 중립성에 대한 시비를 . 

불러일으킴으로써 기존 시민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훼손했다 시민운동. 

가가 개인적으로 제도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운동단체가 특정 정당

과 조직적 관련을 맺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또 엄밀히 말한다면 모든 . 

사회운동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politics by other means)이며 어떤 시, 

민운동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 그러나 진보적 시민운동단체 출. 

신의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나 특정 행정부의 장

관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가 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시민, , 

운동의 순수성 이 훼손되었다고 느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들은 이에 대‘ ’ . 

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시민운동단체들에 대한 대중적 지지. 

도를 떨어뜨렸다 등락을 거듭했으나 경향적으로 하락해온 시민단체에 . 

대한 신뢰도에는 이런 대중적 의구심도 큰 역할을 했다 백철 정한울 ( 2013; 

2016).



일반 논문 한국의 시민운동과 복지국가로의 우회  I 135

맺음말 요약과 전망5. : 

이 연구에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시민운동

이 한 역할을 분석해보았다 한국에서 종합적 시민운동단체들은 자신의 . 

전문성을 이용해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했고 제휴형성 능력을 통해 조직적 취약함을 극복함으로써 여론을 , 

동원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부로 하여금 진보적 사회 정책들을 채택.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연성 권력자원을 이용한 시민단체들의 활. 

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복지정치에서 한국 시민운동의 독특한 역할과 성취는 다른 나라

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인데 이는 시민운동 자체의 역량 외에, 

도 여러 가지 주 객관적 조건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도. ･
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권력이 집중되고 거부점, (veto point)이 적은 한국

의 정치제도적 특성은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쉽게 증폭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 

어 있고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다 일본에서 보이는 . 

정치적 행정부(political executive)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관료제의 

힘(Estevez-Abe and Kim 2014, 672-8)은 한국에서는 그리 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복지 사안을 두고 시민운동이 여론을 동원하여 대통

령을 움직일 수 경우 일종의 일시적인 특별 정책 네트워크, ‘ ’(ad-hoc 

policy network)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는 풀뿌리 운동과 정치행동위원회. 

(PAC)를 결합하는 것이 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실현을 위해 취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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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반적 방식이었던 미국의 경우와 대조된다 정치 제도상 거부점이 . 

많은 데다 이익집단의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잘 발달한 미국에서는, , 

시민운동은 자신과 입장이 가장 비슷한 정당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적 성

취의 중요한 수단으로 설정해왔던 것이다. 

시민운동과 다른 정치세력과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서유럽에서는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이 잘 발달하여 시민단체의 주창 기

능이 최소화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상대적 친복지정당이었던 민주당은 . 

노조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며 시민운동은 지방화 탈정치･
화되었다 년대 이후 일본의 시민운동은 대부분 소비자운동 환경. 1980 , 

운동 사회교육운동의 형태를 띤 지역 수준의 풀뿌리 생활 정치 운동이, 

거나 서비스제공 조직이었다 이들은 주창 없는 사회자본. ‘ ’(social capital 

without advocacy)이라고 칭해질 정도로(Pekkanen 2004, 223) 전국적 수준, 

의 경제 사회적 쟁점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Lee and Kim 2019) 또. 

한 혁신자치체 운동이 쇠퇴한 년대 이후 시민운동은 자신의 목표를 1970

실현하기 위해 정치엘리트와의 제휴를 추구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독특한 한국의 시민운동단체의 역할이 향후 한국사회에서

도 유지될 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시민운동? 2000

의 역할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노무현 정부의 출현과 진보정당인 민. 

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따라 정당의 대의 기능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

다 이는 그때까지 시민운동 단체가 수행해왔던 대의의 대행 기능을 축. ‘ ’ 

소시켰다 또한 년 보수 정부의 등장과 뉴라이트. , 2008 (New Right) 계열의  

보수적 시민운동 단체의 출현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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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역시 달라졌다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기. 

성 정당들과 조직적 연관은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당파적 중립성

을 유지했지만 그러나 논란이 되는 사회 쟁점들에서 진보로서의 입장을 , 

명확히 하고 입장이 유사한 기성 정당들과 사안별로 명시적 정책 연대, 

를 하는 쪽으로 변화했다.

이런 시민단체들의 역할 변화는 복지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년 국민연금개혁 과정은 복지정치에서 정당들이 차지하는 역할2007-8 , 

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주었다 이어 년 무상급식 논. 2010

쟁을 계기로 복지 이슈가 선거 정치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게 됨에 따라 

이후 정당들은 복지정치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운동 단. 

체가 복지정치에서 정당을 대신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대신에 시. 

민단체들은 강화된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연구 활동이나 토론회 등을 통

해 정부의 정책들을 감시 비판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대안을 내세우는 , 

데 집중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진보정당이나 중도정당과 협. 

력관계를 유지했다 즉 년대에 접어들면서 복지정치에서도 시민운. 2010

동단체들의 역할은 대의의 대행 에서 진보적 공론장의 형성자 쪽으로‘ ’ ‘ ’ 

김정훈 ( 2012, 40-42) 무게 중심이 옮겨져 왔다고 할 수 있겠다 .

향후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을 좌우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다 그리고 이 변화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 

요한 변수는 분단체제의 완화 여부와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이다 한국에. 

서 좌파정당의 성장을 제약했던 분단체제가 완화되고 승자독식의 선거

법이 비례성 높은 제도로 개정된다면 시민단체가 했던 역할의 많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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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보정당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혹은 서구의 환경운동단체가 그러. , 

했듯이 시민단체가 스스로 진보적 정당으로 변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 기회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시민운동단체들은 전문성에 

기반한 주창 조직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대변형 . 

시민운동단체들은 한편으로는 풀뿌리 조직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 

정당들과 연대해 자신의 의제실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 

든 향후로도 한동안은 한국에서 시민운동단체의 복지정치에서의 역할은 

큰 복지국가에서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서는 여전히 노동조합이 약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을 대표할 조, 

직을 가지고 있지 못한 반면 전문성을 가진 주창 조직으로서의 시민운, 

동의 영향력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복지정치에서 정당이 . 

중요해진 년 이후에도 등장했으나 의미 있는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2010

는 복지 관련 시민운동 단체들 즉 청년유니온이나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 

청년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의 시민단체들이 이를 잘 드러낸다 ,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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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vic Movements and the Detour to Welfare State 
Building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Kim, Yeong-S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Professor

This study analyses the role of civic movements in the development of 
Korea’s post-democratization welfare state. In the case of Korea, labor 
unions and employers were indifferent to social welfare, and leftist parties 
had minimal power in the parliament. In such circumstances, civic groups 
hailing from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movement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welfare state in lieu of the traditional champions 
of welfare state-building. The civic groups created policy alternatives for 
advancing public interests and assisting the socially vulnerable based on 
their expertise and formed coalitions to overcome their organizational 
weaknesses and mobilize public opinions to pressure the government to 
adopt progressive social policies. In this way, civic organizations achieved 
remarkable results using soft power resources in a diverse range of policy 
areas,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is study provides a balanced understanding of Korea’s 
evolutionary path to the welfare state by highlighting the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such civil movements in this process, while also 
illuminating on how developments in welfare can occur in late welfare 
states through alternative forces outside the traditional power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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